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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catch-up and development in the late-

comer countries’ defense industr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dvance-

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roduces the no-

tion of ‘crisis construction’, and proposes a framework consisting of three stages; (i) 

construction of security crises, (ii) provision of economic incentives, and (iii) con-

struction of economic crises. Utilizing this framework, this paper analyse the cases of 

Korea and Israel. Based on the analyses supporting the framework,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latecomer countries ought to open their defense industries to 

heighten the level of economic crises if they want their defense industries globally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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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 국가의 무기 생산(arms production)과 이전(arms transfer)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국제 안보질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따

라서, 무기생산 및 이전의 문제를 다루는 방위산업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SIPR

I1)와 CSIS2) 등 세계적 안보정책 연구기관과 전세계 안보분야 전문가들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다. Sanders(1990)의 경우, 무기 생산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새

로운 무기 공급자의 등장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Anderton(1995)은 무기거래와 국제분쟁 간의 관계를 경제학 이론으

로 검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방위산업이 ‘안보’ 문제에 있어 

외생적(exogenous) 변수가 아닌 내생적(endogenous) 변수라는 것이며,3) 어떤 국

가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무기를 생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한 국가의 안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한, 

방위산업의 유지 및 육성이라는 문제는 국방관련 부처 및 국방정책이 간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의 직･
간접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

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까지 어떻게 성장하여 왔고, 앞으로 어

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은 2차대전 이후에 진입한 후발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오원철(2006)에 의하면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197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 온 상황으로, 다른 후발국들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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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자들은 방위산업이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안보의 내생적 변수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방위산업과 안보가 서로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비슷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내생적 변수라고만 보고 있지는 

않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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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그 진입 시기가 매우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발국으로서의 한국 

방위산업은 그간 급격한 성장을 통해, 현재 군소요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을 국산

화하여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무기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선진국과 격

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 도출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장원준 외, 2013).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후발

국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후발국 방위산업 관련 문헌은 주로 방위산업 발전의 초기단계인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이유에 대해 주로 논의해 왔으며, 어떠한 단계별 발전과

정을 거치는지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존 문헌들은 후발국 방위산업의 발전단

계와 관련하여,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어떠한 동기와 유인 

하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지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산업계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주로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후발국 추격 문헌에서 기업과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위기조성(crisis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안보위기 조성(security-crisis construction)’, ‘경제적 유

인 제공(provision of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 위기 조성(economic-crisis 

construction)’ 등의 단계로 구성된 방위산업 발전단계의 틀을 제시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위기조성에 의한 방위산업 발전단계를 한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2차대전 이

전부터 방위산업에 착수해 온 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2차대전 이후 방위산업

을 시작한 국가들로서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

들이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는 후발국 방위업의 발전단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사를 상기

의 방위산업 발전단계 틀에 따라 재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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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발국의 방위산업 문헌연구

1. 일반적인 후발국의 추격 문헌

Gerschenkron(1962) 및 Abramovitz(1986) 등의 연구 이래로, 경제･경영･정책

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수준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연구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19세기 후반 독일･이탈리아, 20세기 

초중반 일본 등의 부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선진국과 후발

국 간 간극이 줄어드는 현상’을 추격(catch-up)이라고 정의하였다.4) 이후 20세기 

후반부터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동아시아 후발국들이 추격에 성공하게 

되면서 새로운 추격 문헌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Kim(1997), Hobday(1995), Lee & Lim(2001) 등이 있다. 이들 문헌들에 의하면 

추격을 위한 기회는 주로 기술측면 요소와 시장측면 요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는 관점을 취한다. 후발국 기업들은 현존하는 가시적 기술과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격의 기회를 포착하고 진입하게 되며, 일단 진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후발국의 추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Kim(1997)은 

Utterback & Abernathy(1975)의 기술수명주기론에 입각하여, 후발국은 기술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흡수･개선하는 방식으로 점

차 기술수명주기의 도입기에 근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Hobday(1994, 1995)

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을 연구하면서, 후발국

은 OEM-ODM-OBM5)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술역량 및 시장역량의 확보가 중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Lee & 

Lim(2001)의 연구는 후발국 추격 연구에 기술레짐(Breschi et al., 1998)이라는 

4) 이는 Abramovits(1986)의 정의로, 후발국 경제발전이론 및 기술경영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용어이다.
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Own-Design Manufacturing), OBM (Own-Bran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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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기술레짐이 제공하는 기회와 경쟁우위의 원천은 기업

전략과 정부정책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을 통해 기술적･시장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상의 문헌들은 후발국이 어떠한 환경하에서 추격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지

를 보여주었으며, 후발국의 발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장과 기

술 차원에서의 내적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방위산업에서의 후발국 추격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

하고 있다. 우선 기존 문헌이 초점을 두는 제품들이 주로 일반상품(commodities)

으로서, 대형 시스템 제품 및 자본재인 방위산업 제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즉, 방위산업 제품들은 소량생산되는 대형 시스템으로서 기술적 속성상 정치적 

시장(politicized market)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나 가격경쟁력 등의 

요소만으로는 후발국 제품의 국제시장 진입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6) 또

한,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 구매자이며, 정부의 안보전략

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서의 추격이 기술적 환경 및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위산업에서의 추

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발국의 방위산업에 초점을 둔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방위산업 문헌 (1):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장원준 외(2012) 및 지일용･장원준(2013)은 이전 문헌들을 정리하여 방위산업

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의미로서의 방위산업은 대략 

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출현하였다. 현재 방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

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이미 이 시기부터 방위산업을 주도한 국가

6) Hobday(1998)는 대형 시스템 제품의 특징 중 하나로 정치적 시장을 언급하였으며, 지일용･장원준

(2013, p. 63)은 방위산업 제품들 역시 소량생산되는 대형 시스템 제품인 경우가 많고 규제적 

특성이 강해 정치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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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이후 2차대전과 냉전 시기를 거치며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방위산업

의 강자로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한국･터
키 등의 국가들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추격을 시작하였다.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

입이 점차 증가하자, 학계에서도 후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의 문헌들은 후발국이 왜 방위산업 분야에 진입

하는지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Brauer(2007)는 이전 문헌들을 종합하여 후발국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는 이

유로서 크게 안보전략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로, 

안보전략적 동기에 따르면, 안보 위협에 노출될 경우 후발국들은 해외로부터 무

기를 수입하거나 직접 생산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수출통제, 

수출금지, 공급제한 등으로 인해 무기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후발국들은 직접 

생산을 시도하게 된다. 두 번째로, 경제적 동기는 무기 관련 교역에서의 경상수

지 개선과 자국 산업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후발국은 방위산업에 

진입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방

위산업을 통해 국내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업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도 한다.

많은 문헌들은 이들 가운데 후발국 방위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

적 동기들보다는 안보전략적 동기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Ball(1988)은 후발

국의 방위산업은 실제 산업화에 기여하지 않으며, 무기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발

생하는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Brzoska(1999)는 1960년

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던 후발국 방위산업이 그 이후로부

터 정체 상태에 다다르게 된 현상을 진단하면서, 경제적 동기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정치적 혹은 전략적인 동기가 핵심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

게, Brauer(2002) 역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방위산업 

진입의 핵심적 동기는 긴박한 전략적 필요성(acute strategic needs)이었으며, 최

근 들어서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선제적 전략적 필요성이 동

기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경제적 동기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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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합리화(justification) 논리로 작용하였을 뿐 전략적 필요성

만큼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7) 

<표 1>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동기

안보전략적 동기 경제적 동기

방산물자의 자급

안보차원에서의 외부위협 대처

안보 불확실성 감소

안정적 방산물자 공급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방위산업을 통한 산업화

수입대체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 자료: Brauer(2007)을 바탕으로 재작성.

3. 방위산업 문헌 (2):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단계

이상의 문헌은 주로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즉 후발국들이 방위산업 물자(무

기)를 생산하는 배경과 동인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들 문헌 이외에 일부 문헌은 

후발국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

격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Krause는 <표 2>에 소개된 것과 같이 11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Brauer, 2002). 1~2단계는 직접적인 방위산업 생산보다는 정

비에 참여하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역량

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3단계부터 11단계까지는, 후발국은 해외로부터 도입된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하고, 이후 라이센스 생산, 공동생산 등의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독자개발 및 생산 단계에까지 도달함을 설명하고 있다. 

Kinsella(2000)는 Ross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Ross가 제시한 5단계는 아래 

표와 같이 Krause 모델에 대응될 수 있다.

이상의 방위산업 발전단계는, 초기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다가 점차 독자적

인 기술 및 제품개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후발국 발전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발국의 기술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7) 이외에 Ball(1988)은 안보전략적 동기가 성공적인 방위산업 진입에 중요하나, 그 이전에 최소한의 

관련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안보전략적 동

기의 영향이 경제적 동기의 영향보다 더 크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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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후발국 발전 모델에서는 역설계(reverse-engineering), 모

방(imitation)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허점의 활용까지도 암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방위산업 추격에서는 라이

센스, 기술이전 등의 공식적인 기술 공여와 절충교역(offset trade) 및 대응구매

(counter-trade) 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Willet, 1997; Martin, 1996). 이

외에, 일반적인 후발국 문헌들이 제품의 생산･개발은 물론 수출까지 후발국 추

격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반면 방위산업 추격 문헌에서는 자체생산 및 무기 

자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Krause와 Ross의 방위산업 발전단계

Krause 11 단계 Ross 5 단계

1 단순 정비 수준의 역량
- -

2 창정비, 개조, 기초적 수준의 변경

3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단순제품 라이센스 생산 1 수입무기 조립

4 덜 복잡한(less sophisticated) 무기의 국내생산 혹은 원자재 

생산
2 무기 부품의 라이센스 생산

5 덜 복잡한 무기의 최종조립, 일부 부품 국내생산 3 무기체계의 라이센스 생산

6 덜 복잡한 무기의 공동생산 및 완제품 라이센스 생산

4 외국 무기체계의 개조, 
재설계, 혹은 재생산

7 덜 복잡한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에 있어서 제한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

8 제한적인 수준에서 덜 복잡한 무기의 독자생산,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고급 무기 생산

5 자체설계한 무기체계의 

생산

9 덜 복잡한 무기의 독자적 연구개발 및 생산

10 외국 부품을 사용하여 고급 무기의 독자 연구개발 및 생산

11 무기의 완전한 독자 연구개발 및 생산

* 자료: Brauer(2002), Willet(1997), Kinsella(2000)을 바탕으로 재작성

4. 기존문헌의 한계

기존의 방위산업 문헌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일

반적인 추격이론 문헌에서는 후발국의 추격 과정에서 수출 및 국제경쟁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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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방위산업 추격이론 문헌은 이에 대한 고려

가 충분치 못한 현실이다. 대표적인 추격관련 문헌으로 평가되는 Kim(1997)과 

Hobday(1995)등의 모델에서는 후발국이 생산한 제품이 국제시장에 판매되고, 

이를 통한 수익이 추격을 위한 방안에 재투자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Lee & Lim(2001)의 연구 역시 후발국의 추격을 기술추격뿐만이 아닌 

시장추격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의 시장 추격은 결국 국제시장

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에서의 추격이론 문헌은 주

로 후발국이 무기 생산을 시도하는 이유와 무기 자급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출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둔 문헌은 찾아보

기 어렵다. 이는 일반적인 방위산업 관련 문헌들의 관심사가 후발국의 추격 자체

라기보다는 후발국의 무기 생산으로 인한 기존 선진국의 무기 통제력 상실이라

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8) 

두 번째로, 일부 방위산업 문헌들이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단계를 논의하고

는 있으나, 어떻게 단계별 발전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

다. Kinsella(2000)가 Ross를 인용하여 지적하듯이 ‘라이센스 생산’ 단계에서 ‘자

체생산’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hurdle)이 존재한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역량(capacity)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교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노력(efforts)을 기울일 만한 동기･유인･자극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Kinsella(2000)의 경우 방위산업의 발전에는 기회요소(opportunity)와 의지요소

(wilingness)가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

가 되는지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초점은 “어떠한 환경하

에서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가지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어떠한 환경하

에서 기업･연구소 등 산업 내 구성원들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느냐” 혹은 

8) Sanders(1990)는 무기 생산의 국제적 확산은 신흥 공업국들 내에서의 미국의 무기 통제권의 상실

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무기 공급자와 지역 안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서의 후발국 관련 연구는 신흥 국가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무기 생산을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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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방위산업이 정부주도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 방위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actor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체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라는 요소만으로는 방위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존

재할 수밖에 없다. 

Ⅲ. 연구의 틀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조성된 위기와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 방위산업이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인이 요구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반

적인 후발국 추격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Kim(1997, 1998)의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Kim(1997)은 기술능력이 부족한 후발국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서는 기존 지식의 수준과 노력의 강도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

다. 이 가운데 장기적인 학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의 강도가 더욱 중

요해지는데, Kim(1998)은 후발국 기업들이 노력의 강도를 높이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동인 중 하나는 바로 ‘위기(crisis)’라고 하였다. 이는 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이 위협적이거나 혹은 위협적임을 인지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

업의 내･외부 사정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는 추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created)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위기를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고 부른다.9)

9) 본고에서 사용하는 ‘위기조성(crisis construction)’ 혹은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는 용어

는, Kim(1998, p. 509; 1997) 등이 경영･경제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학술적 용어이며, 현재는 

한국 산업의 발전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fraud’라는 용어가 ‘없는 것을 만들

어 내 속임’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긴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협(danger 혹은 threat)’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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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위기’는 원래 기업의 조직 수준 연구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서, 기업

들은 급진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이며, 위기를 경험한 이후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Meyers, 

1990; Pitt, 1990). Kim(1997)은 이를 국가 차원과 기업 차원으로 나누어 후발국

의 추격을 설명하는 데 응용하였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정부가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들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위기

를 부과(impose)한다. 한편, 기업 내 최고경영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위기상황을 

조성(construct)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도 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생시키는 위기는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은 자국의 안보전략적 요구에 

의해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에 

대해 조성하거나 부과하는 위기는, 방위산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im은 정부가 발생시키는 위기를 “부과된 위기(imposed crisis)”라고 하고, 기

업 경영자들에 의한 것을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도 위기가 부과됨은 물론 조성될 수도 

있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위기(nationally constructed crisis)”라는 개

념을 통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에 조성된 위기는 크게 경제적 위기(economic-crisis)와 안보위기

(security-crisis)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방위산업에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의 

제시, 시장개방, 기업 간 경쟁 강도의 증가, 산업 구조조정 등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방위산업

의 경우, 안보위기가 추격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상황을 ‘기회(opportunity)’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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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많은 방위산업 문헌들은 안보전략적 동기 혹은 정치적 동기가 후발국이 방위

산업에 진입하거나 이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

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evoked) 위기 및 국가가 의도적으

로 조성한 위기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위기와 안보위기는 모두 후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위기요소 가운데, 후발국 방위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안보위기가 더욱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단계는 주로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즉 무기생산 착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방위산업 문헌들

은 안보전략적 요구가 후발국이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무기 수요는 증가하게 되

며, 이때 국가는 무기의 주요 수요자로서 해외로부터의 무기수입은 물론 국내에

서의 조달도 고려하게 된다. 특히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무기조달, 즉 

무기 자급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 후발국은 방위산업에 진입하게 되며 점차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안보위기 하나만으로는 무기의 

자체생산 필요성 및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후발국 방위

산업의 업체들이 무기를 자체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은 일부 경제적인 동인이 함

께 제공될 때 더욱 실현 가능한 일일 것이다. Brauer(2002, 2007)에 의하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무기수출입통제 등과 같은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후발국

은 무기의 자체생산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때 후발국의 무기생산은 높은 고정비

용과 산업기반(industrial infrastructure)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으로

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상쇄시키고 

자체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Brzoska, 1999). 

여기서의 정치적 개입은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을 위해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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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발국의 방위산업 추격 초기단계에서, 안보위기는 국내 무기수요를 증대시

키며, 이때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이 제공될 경우 본격적인 자체 생산

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안보위기 및 경제적 유인이라는 상황하에서 어느 정도 방위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후발국들이 자체생산 수준을 넘어서 자체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단계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is)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 후발국 정부가 제공하였던 각종 제도적 지원

장치들은 소요 무기의 자체생산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 

방위산업 내 시장 독점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김정호 외, 201

2)11), 기업들은 독점적 시장 내에 안주하여 혁신활동이 저해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혁신에 대한 투자를 요구･
강제하거나, 기존의 보호육성 정책으로부터의 탈피, 경쟁체제 도입 및 시장자유

화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차원에서의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1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표 3>과 같이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 단계가 정리

될 수 있다.

우선 후발국은 외부의 안보위협이 존재할 경우 이를 국내에 전파하거나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안보위기를 조성한다. 조성된 안보위기에 따라 국방력 강화를 

통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기 획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며, 이를 

통해 수요를 창출 혹은 확대한다. 이 단계에서 후발국은 무기체계의 수입을 추진

하게 되고, 일부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소형무기 생산도 시도하게 된다. 

10) 예를 들어 일반 민수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는 추격을 위해 보조금은 물론, 수입 규제, 느슨한 

지적재산권 제도 운영, 국산품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추격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Amsden, 1989; Kim, 1997). 
11) 김정호 외(2012)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정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국 방위산업 내에 독점적 

공급자가 출현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모두 독점화가 되는 쌍방독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경제

적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12) Lusztig(1998)은 정부가 기존의 지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정부로부터 보호받

던 기업들은 더욱 저렴한 투입요소를 확보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차선의 전략을 추구

하게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Kim(1999, p. 131)은 수입자유화 등의 경제적 차원의 위기 조성이 

추격을 위한 자극의 원천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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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보위기 조성(Security-Crisis)
경제적 위기 조성

(Economic-crisis)경제적 유인 제공

(Economic-incentives)

합리화 근거 

(rationale)
⦁국방력 강화를 통한 

위협에 대응

⦁국방력 강화를 통한 

위협에 대응

⦁자주국방

⦁비효율성 제거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예산 및 비용 합리화

위기조성 및 

유인제공 

방법

⦁외부 위협에 노출

⦁안보위기감 확대 

재생산

⦁보조금 지급

⦁국내 방산 공급업체 

보호육성 

⦁업체 수익 보장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로부터 보호

⦁경쟁체제 도입

⦁수입자유화

⦁산업구조조정

⦁외부에서 발생 경제 

위기에 노출

효과 ⦁수요 확대
⦁자체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 유도

⦁자체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 유도

추격 단계
⦁주로 해외로부터 수입

⦁일부 소형 무기 생산

⦁무기체계 자체생산

⦁라이센스 생산

⦁해외기술 도입

⦁일부 수출 시도

⦁무기체계 자체 개발 및 

생산

⦁자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적극적인 수출 시도

학습 방식 ⦁Learning by using ⦁Learning by using and 
producing ⦁Active R&D

<표 3> 후발국 방위산업의 위기조성과 추격단계 

두 번째로, 조성된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무기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무기수급

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후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합리화 근거

하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

나, 국산품 우선 구매나 국내 방산 공급업체 보호육성, 납품업체에 대한 수익보

장,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로부터의 보호 등 국내산업 보호육성 정책을 실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방산업

체들은 해외기술 도입을 통한 무기체계 자체생산, 라이센스 생산 및 일부 수출을 

시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후발국은 자국 방위산

업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예산 및 비용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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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이때 후발국은 경쟁체제 도입, 수입자유화, 산

업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거나,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에 자국 방위산업이 직

접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자체개발 능력 확보

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유도하며, 업체들은 자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물론 적

극적인 수출도 시도하게 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표 3>에 제시된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단계를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우선 안보위기･
경제적유인･경제적위기 등의 개념들이 계량화하기 쉽지 않은 개념들이며, 실제 

방위산업에서 추격에 성공했다고 할만한 국가들의 수가 계량분석을 수행할 만

큼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추격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를 선

정하여, 두 국가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정성적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다. <부록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는 미국･러시아 및 유럽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추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는 한국, 이

스라엘, 브라질, 인도, 싱가포르 정도이다. 이 가운데 2차대전 이후 독립하고 뒤

늦게 산업화에 착수한 국가로서,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

가는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은 각 국가

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이 유사하고, 1인당 GDP 등 각종 경제지표도 유사하여, 

의미 있는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는 기존의 국내외 사례연구 및 정책연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수행하여 수집

하였다. 한국의 경우 방위사업청 및 국내 방산업체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을 수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국방부, 이스라엘 산업무역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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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빗시스템즈,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을 수행하였

다.13) 

Ⅳ. 후발국 방위산업 사례연구

1. 한국과 이스라엘

2013년 현재 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이 약 26,000달러, 이스라엘이 36,000

달러 정도로 이스라엘이 더 높은 수준으로, 양국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고소득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960년 당시 1인당 GDP가 

156달러 정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나 현재 상태로 발전하여, 대표적인 

후발 추격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1960년 1인당 GDP가 약 1,366

달러로서, OECD국가들의 당시 평균치가 약 1,426달러인 것을 고려할 때 후발국

으로 분류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경제 및 후발국 추격을 연구한 많은 문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전 동향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후발국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예들 들어 Levi-Faur(1998)은 대만, 한국, 이스라엘을 비교하여, 세 

국가 모두 식민지 경험이 있는 독립국으로서, 외국 자본 및 다국적 기업과의 연

계가 부족하였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 경험이 있으며, 1970~80년대에 

급속히 성장하였던 경제상황을 근거로 세 국가 모두 후발국(개발도상국)으로 보

았다. 특히 후발국 방위산업 문헌인 Brauer(2002, 2007)는 이스라엘을 개발도상

국(developing country)으로, Brzoska(1999)은 저산업화 국가(less industrialized 

country)로, Kinsella(2000)은 3차수준(third-tier country)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2차대전 이후에 독립하여 산업화와 방위산업 진입을 시도하

13) 이스라엘 국방부, 산업무역노동부, 엘빗시스템즈,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인터뷰는 산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과제 수행 도중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지사

장과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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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70~80년대 급속한 산업화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이스라엘을 공

히 방위산업 후발국으로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서로 유사성이 많다(Cohen, 2012). 

우선 지정학적 차원으로 볼 때, 두 국가 모두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상(De Facto) 북한과 전쟁 중인 휴전상태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은 물론 

가자지구 등과의 충돌 문제로 안보 위협이 상시 존재한다. 또한, 국토 면적은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약간 넓지만, 남북 길이는 약 590km, 수도로부터 접경지역

까지의 거리가 약 60km로 매우 가깝다는 공통점도 지닌다.

2. 한국 방위산업 사례연구

가. 안보위기 대응기(1948~60년대)

한국은 1945년 독립 이후, 1948년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건국되었으며, 1950

년 한국전쟁 역시 종전을 맺지 못하고 휴전되면서 남북 간 대치상황이라는 지속

적인 안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반공을 기치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은 한

국군 감축을 거론하였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외부

에서 주어진 안보위협을 안보위기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주장에 따라, 한국군 규모는 63만 명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미군 2개 사단이 한국

에 주둔하며, 미국이 한국 공군 제트 전투기를 교체해 주는 등 장비 현대화를 

지원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는 안보위기에 따른 국내 무기수요 확대라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승만 정권 당시의 안보위기 조성과 무기수요 확대 동향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초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당시 북한은 매년 GDP의 11~18%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각종 무기를 자체생산하여 남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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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당시는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전후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

키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므로, 안보위기에 따른 무기 수요는 주로 미국

의 군사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표 4>를 보면 미국의 군사원조는 1954년 5억 

3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한국 국방비 1억 달러의 5배에 해당

하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군사원조는 주로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 

구매에 많이 활용되었다(차영구･황병무, 2002). 

           <표 4> 한국의 국방예산과 미국의 군사원조(1954~1969)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한국 국방예산 미국 군사원조 합계

1954 100 503 603
1955 100 461 561
1956 100 231 331
1957 124 266 390
1958 143 356 499
1959 155 212 367
1960 148 213 361
1961 126 233 359
1962 136 188 324
1963 114 211 325
1964 102 177 279
1965 112 243 355
1966 144 176 320
1967 167 154 321
1968 212 231 443
1969 269 267 536

* 자료: 차영구･황병무(2002),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이 당시의 무기수급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한 수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국방

부와 각 군을 중심으로한 연구개발 활동도 일부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1950년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 연구소를 통해 탄약, 군용식량, 군용재료 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로케트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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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육･해･공 각 군 역시 비상식량, 경비행기, 소형로켓 

등의 개발 및 시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방과학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인식단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확보보다는 군용물자를 직접 구

현해 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되었다(과학기술부, 2008).

나. 자주국방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공기(1970~80년대)

1970~80년대와 1990년대 초기까지는 박정희(후반부)･전두환･노태우 정권에 

걸친 군사정권기로서, 자주국방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방산물자의 자체생산을 

추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방위산업에 발생한 변화의 원인은 크게 

안보위기 고조와 그에 따른 정부의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968년과 69년에 걸쳐 이전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안보위기가 

조성되었다. 1968년에는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1･21사태가 발발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1969년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한국에는 안보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주국방’을 실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위해 목표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번개사

업’ 및 ‘율곡사업’ 등을 착수였으며(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 2013), 방위세

를 신설하고 방위성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위사업청, 2008)14) 방위산업을 본

격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었다. 당시 정부는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방위산업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산

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군이 운영하는 군공창보다는 국내 민간업체를 집중 육

성하고자 방위산업 육성 원칙을 세웠다. 방산업체에 의한 방산품과 민수품의 생

산비율은 30:70으로 하며,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적정이윤을 보장(방산원가제도)

14) 방위성금과 방위세는 1975년 도입되어 율곡사업 등에 사용되었으며, 1990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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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은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

품 발주가 없을 때에도 민수품 생산을 통해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 주겠다는 의미이며,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이윤을 보전해 줌으로

써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방위산업 분야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역시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수의계약 및 70% 선수금 지급 등과 같은 혜택도 함께 제공되었다. 이는 

당시 방위산업을 수행할 산업기반과 저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지

만, 방위산업에 진입한 업체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 육성 원칙에 따라 1972년에는 29개의 방위산업체가 지정

되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방위산업 물자의 경우, 국

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국산화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발된 무기체계는 군에 납품되어 실전 배치되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탄

약, 화포, 총포류가 개발되었으며, 로켓 및 유도무기 분야에서도 3.5인치 대전차 

로켓탄이나 2.75인치 로켓탄이 개발되었다. 또한 함정 분야에서는 해군에서 필

요로 하는 대부분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성공하였고, 일부의 함정은 해외에 수출

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방위산업은 정부의 경제적 유인 제공하에 급

속히 발전하였으며, 전례 없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무기개발은 

주로 선진국 제품의 모방 및 개량개발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 자생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유병태, 2000). 또한 정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 및 시제

품 제작을 담당하고, 기업은 생산만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은 

거의 없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안보위기의 수준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당시 전

두환 정권은 이전의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 기조를 유지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

국 레이건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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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는 안보위기 조성의 수준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

들게 되었는데,15) 이는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수요 감소16)라는 환경으로 작용

하게 되었다. 여기에 1970년대 말에 불어닥친 유류파동까지 겹쳐 방위산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위기는 차단하고 국내에서의 경제적 유인

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국방부는 1980년 방위산업 육성기금

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방산

업체가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의 장기 소요량을 사전 통보하는 제도

를 도입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각 분야별로 주･부 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방위

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산업에서의 독점체제를 더욱 강화하

였다.

1988년 등장한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안보위기 조성 수준이 다시 높아졌으며, 

방위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는 구소련의 개혁･개방 분위

기에 따라 동서 간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989~1990년에 걸친 기

간 동안에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안17)이 발표되면서 한반도 내 안보위

기 조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유인 이외에 “국

산무기 우선사용”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연구개발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1970~80년대의 경제적 유인 제공 위주의 정책은 국내 방위산업

체들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면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

였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적 유인 강화로 인해, 방위산업에는 

무기체계 분야별 독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을 

15)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2013) 및 유병태(2000).
16)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속에서 고급기술이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과거 국내 방위산업의 R&D를 담당하던 ADD
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미사일 분야 과학자 800여 명을 축소하였다. 미국 무기 수입이 

증가에 따라 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17) 미 의회, ‘넌-워너’ 법안, 1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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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문한 제품의 독점적 생산･납품에 치중하였다.18)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은 항공기 조립생산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주로 Low-tech 

분야인 소형무기, 견인형 포, 장갑차, 선박 등에 집중되었으며,19) 대부분 경제적

으로 비효율적인 선에서 생산되었다.20)

다. 전환기(1990년대~2000년대 초반)-경제적 위기조성 시작

1990년대 이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위기조성의 정도는 정권에 따라 일부 

변동은 있으나, 작전권 환수 논의 지속 및 북한의 위협 상존 등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한국은 1992년 평시작전권 환수에 합의하여 

1994년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에 환수되었으며, 그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방침은 기존의 방위산업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제한적 경쟁을 통한 경제적 위기조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노태우 정권 말기에는 국산품 우선사용 원칙으로 인해 기존 방위산업체에게 일

부 유인이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당 2~5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정비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문화 업체를 2개로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제한적 경쟁체제 유지라는 기조에는 

18) 전직 방위사업청 전문가 인터뷰 내용. 당시에는 연구개발은 ADD가 수행하고, 업체는 생산만 

담당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체제도 업체들이 독점적 생산구조에 천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9) 1980년대 개발된 주요 무기를 보면 기술도입 무기로는 KM109A1 155밀리 자주포, 포탄의 근접

신관, 500MD 헬리콥터, F5E/F(제공호) 전투기 등이 있으며 미국의 기술지원에 의하여 개발된 

무기는 88한국형 전차 및 성능개량 M48A5 전차 등이 있다. 독자 개발 무기체계는 30밀리 자주 

대공포(비호), KIFV 전투 장갑차, PRC-999 KE 주파수 도약 FM 무전기, 현무 지대지 유도탄 

및 해군의 다양한 전투 및 지원함정과 기뢰 등이 있다. 1980년대 많은 독자개발 무기를 생산하였

으나 무기체계를 연구,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0년임을 감안하면 이는 1970년대 

정책의 결과로서, 80년대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유병태, 2000)
20) 전직 방위사업청 전문가 인터뷰. 또한 Bitzinger(1995)는 “한국에서는 88전차 등을 이 시기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성공사례라고 보고 있으나, 이 전차는 성능상 평범한 수준이며, 트랜스미션 

등과 같은 구성품은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킨 데다가 전반적인 시스템 통합 차원에서는 최악의 

수준(nightmare)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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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없었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 1997년 말부터 한국경제 전반에 불어닥

친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산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3사를 통합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 방위산업에 대한 보호체제를 다시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군수전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전담체제를 강화한 반면, 민수호환성이 높은 분야에는 경쟁체제를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1990년대의 방위산업에 대한 경제적 위기조성이라는 전

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경제적 위기조성 본격화기(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안보위기 조성의 수준은 1990

년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기존에 환수되었던 평시작전권 이외에, 2006년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권까지 환수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으며, 최근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도 

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실제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투

명한 상황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작

전권 전환 이후 독자적인 국방력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

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안보위기 조성의 수준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적 위기도 조성하였

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동기는 2003년 말 발생한 군납비리였다. 일부 방위

산업체들은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함은 물론, 기존에 존재하는 원가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여러 조직에 혼재되어 있던 획득업무를 

통합한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또한 그간 방위산업 육성의 근간이었던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방위사업법”으로 대체되었다.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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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시장 중심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방위산업육성기금을 폐지하였으

며, 대신 이차보전사업21)을 도입함으로써,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다.22) 

한편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08년 12월 31일에는 기존의 노무현 정부에서 고시

된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행하였고, 2009년 1월에는 방산물

자 및 업체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1물자에 대해 다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부진하였던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2011년에는 ADD에서 수행하던 13개 무기체계 개발사업 중 11개를 업체주

관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신개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제도를 도

입･시행하였다.23) 

한국 방위산업에서의 경제적 위기 조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최

근의 변화로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주요무기 개발 성공사례를 적시하기는 쉽지 

않으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산업 전문

가들은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업체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

며, 방위산업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24) 반면, 한국에서의 경쟁정책은 비용절감 위주로 진행되어 

옴으로써, 실질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또한, 

21) 기존에는 방위산업육성기금을 통해 국가가 대규모의 방산육성 지원을 수행하였으나,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자금 융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만을 수행함으로써, 정
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군납비리는 경제학에서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라고 볼 수 있으며, 원가제도는 

‘독점적 이윤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이들 문제를 개선하고

자 한 것은 이전에 기업들에게 주어졌던 지대와 독점이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위기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23) 업체주관 연구개발방식 역시, ‘기업에게 당장의 역량에 비해 높은 수준의 목표를 부과하여 긴장

감을 조성한다’라는 의미에서 Kim(1998)의 위기조성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따라서 이 역시

도 경제적 위기조성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업체주관 연구개발 방식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음은 국내 최초로 업체주관 연구개발방식이 도입되었던 T-50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영훈

(201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4) 전문가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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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와 

방위산업 원가제도 등의 폐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2014.

<그림 1> 한국 방위산업 수출 증가 현황

3. 이스라엘 방위산업 사례연구

가. 안보위기 대응기(1948~60년대)

이스라엘의 무기생산은 국가 설립 이전부터 초보적인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건국 이전 이스라엘인 공동체 안보를 위해 1937년 TAAS와 같은 방산업체들이 

탄생하였으며, 1948년 독립 이후로는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모태인 

Bedek, 현재 Rafael의 전신인 IDF 과학부 등 국영기업 및 국가기관이 1950년대

에 설립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로는 Elbit System 등 대표적인 민간 방산기

업들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 방위산업 업체들의 탄생과 국내생산은 당시 이스라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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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급에 대한 이중정책(dual policy)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 왔으며, 1948년부터 1949년까지 

계속된 독립전쟁의 영향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무기수요 충당을 위해 당시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무기 자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안보를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

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의해 이스라엘 정책은 일부 무기체

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① 무기 공급국이 공급을 거절할 경우, ② 이스라엘 제품이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경우, ③ 수입보다 국내생산이 저렴한 경우, ④ 안보를 위해 필요하나 

외국에 공급자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Sadeh, 2001).

         <표 5> 대이스라엘 주요 무기공급국(1950~1966)   (단위: 백만 TIV 달러, %)

무기공급액 비중

Canada 1 0.0 
Finland 3 0.1 
France 2,224 59.7 

Germany (FRG) 201 5.4 
Italy 24 0.6 

Netherlands 5 0.1 
Sweden 20 0.5 

Switzerland 0 0.0 
United Kingdom 634 17.0 

United States 478 12.8 
Unknown country 137 3.7 

Total 3,727 100.0 

*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2014) 재구성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고용인력 기준으로 1950년대 5,000명 수준에

서 1960년대 15,000명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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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형무기를 위주로 생산하는 것에 그쳤으며, 본격적인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무기체계는 주로 외국에 의존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1950년부터 

1966년까지 생산이 가능한 한 이스라엘에 최신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

겠다고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50년부터 1966

년까지 이스라엘에 공급된 무기의 총량은 약 37억 TIV 달러이며, 이 가운데 프

랑스가 차지하는 것은 약 22억 달러로 전체의 59.7%에 달했다.

나. 자주국방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공기(1970~80년대) 

이스라엘 방위산업이 본격적인 산업의 형태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이스라엘은 무기 도입을 거의 전적으로 

프랑스의 공급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나, 1967년 ‘6일전쟁’ 이후 프랑스는 이스

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림 2>를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은 1967년 이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그러나 1967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프랑스였던 반면

에, 1968년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25) 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무기 공급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며, 오히려 무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무기 금수조치의 파장은 이스라엘 방위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50~60% 정도의 무기를 공급하던 프랑스의 금수조치

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외국 방위산업은 자국 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내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건설과 발전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무기체계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무기 자

급을 통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위산업 정책을 선회하였으며, 이때부

25) 다만, 그림상 데이터의 단위는 무기 수출입은 물론 공여까지 포함한 것을 1990년 기준가로 환산

한 백만 TIV 달러로서, 미국의 무기 공급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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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한 해외무기 수입은 물론 독자적인 무기 개발도 추진하

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사회 전반에 주택보급 및 인프라 건설과 같은 

다양한 개발 요구가 상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이

고 방위산업에 지원을 집중시켰다(Sadeh, 2001).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방위산업

에 대한 투자자임은 물론 주요 고객으로서, 자국 생산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자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스라엘 정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및 구매는 주로 국영 방위산업체인 IMI, 

IAI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업체들이 세계적인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1975년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1967년에 비해 3배 증가하였으며, 1975년부터 1985년에 

이르는 기간에도 2배에 해당하는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1975년부터 1985

년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성장에 따라 무기 수출도 활성화되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아르헨티나 등의 제3세계 국가들이 주요 수출대상국이

었다.

*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2014) 재구성

<그림 2>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 현황(1961~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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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수출대상국(1975~1985) (단위: 백만 TIV 달러, %)

수출대상국 수출액 비중

South  Africa 593 24.5 
Taiwan (ROC) 580 24.0 

Argentina 295 12.2 
Ecuador 165 6.8 

Chile 161 6.7 
Indonesia 103 4.3 

Total 2,421 100.0

*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2014) 재구성

다. 경제적 위기조성기(1990년대~)

한국에서 경제적 위기조성이 정권 교체에 따라 급격히 확대된 것과 달리, 이스

라엘에서의 경제적 위기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

로 조성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캠프데이비드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의 안보위기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

는 1967년 프랑스 무기금수조치와 같은 사태의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자국 무기체계보다는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국방부는 무기체계 획득 권한을 이스라엘 군(IDF; Israel Defense Force)

에 일임하였는데, 방위산업 육성보다는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을 우선시하는 군

의 특성상, 미국 무기체계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은 FMS 자금을 이스라

엘 화폐(셰켈)가 아닌 달러로 지급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주로 미국 무기를 

획득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는 이스라엘 자국 방위산업체들에게는 경제적 차원

의 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 이전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

되면서 전세계적인 무기수요가 급감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방산 수출실적도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국영기업･국가기관으로서 주로 국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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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존하고 있던 방산 업체들은 수익성 하락과 국방예산 축소로 인해 어려움

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방위산업체들을 보호하기보다

는 오히려 경제적 위기 조성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택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방예산을 감축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영 방산업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물론 매출규모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26) 또한 이스

라엘은 정부 소속 기관이었던 Rafael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Rafael과 노

조는 강력히 반발하여 즉각적인 기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

엘 정부는 Rafael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였으며, Rafael은 조직 생존을 위해 정부

의 기업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고 2002년 국영 기업으로 독립하였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1995년 ｢입찰의무규정(Mandatory Tender 

Regulations, 5755-1995)｣을 도입하여 모든 정부 부처의 조달 사업 진행 시 반드

시 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국영기업･국가기관이 독점해 왔던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민간 기업과 해외 업체가 주요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작아진 시장 규모, 해외 업체의 시장 잠식, 민간 기업의 등장 등으로 이스라엘 

내수 시장에는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방편

으로 적극적인 해외 수출시장 개척, 첨단기술 R&D 투자, M&A를 통한 성장과 

사업영역 확장 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세계 방위산업을 주

도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그림 3>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수출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

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정체 상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1990년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

로 인해 2000년대부터는 다시 수출규모가 증가하여 세계 주요 방위산업 주도국

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6) 이스라엘 정부는 방위산업 중심의 자국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1985년 안정화계획

(Stabilization Plan)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도 감축되기 시작하였다(Mam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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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2014) 재구성

<그림 3> 이스라엘 방위산업 수출현황(1951~2013)

4. 사례연구 종합

이상을 종합해 보면, 양 국가 모두 ① 안보위기 조성, ② 경제적 유인 제공, 

③ 경제적 위기 조성이라는 단계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주어진 높은 수준의 안보위기하에서 무기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무기 생산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의 무기 도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무기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두 국가의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체들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

에서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을 확대하며, 일부 

무기체계의 자체 개발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에 따라, 두 국가의 방위산업은 점차 비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예산과 비용 합리화 요구가 증대되게 되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대략 1990년대~2000년대 경제적 위기조성을 시작하였

다. 

국가가 경제적 위기를 조성한 이후인 2000년대 한국과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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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성장세에 돌입하게 되었다. 상기의 <그림 1>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양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부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국가 모두 세계 10대 방위산업 생산국가로 발돋움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세 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의 경우, 이스라엘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조성되어 대략 2002년 이후 경쟁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는 차이

점이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아직 원가제도 및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가 

남아 있으며 과거의 방산업체와 ADD 중심의 관행이 남아 있는 등 아직까지 경

제적 위기조성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될 여지가 존재하는 상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후발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확인해 보고, 한국 방위산

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후발국 방

위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후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방위산업 문헌은 주로 후발국이 왜 방위산업에 진입하는지와 어떤 단계

를 거쳐 발전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 전자의 경우, 후발국이 방위산

업에 진입하는 이유로서 방위산업을 통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이 있

을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문헌들은 이 가운데 경제적 동기보다는 안보전략적 

동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후자의 문헌들은 후발국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선진국의 기술이나 제품에 의존하여 단순 

생산을 하는 수준에서 점차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어 자체 완제품 개발･생산에까

지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후발국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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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으며, 어떻게 단계별 발전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떻

게 산업계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후발국 추격 문헌에서 기업과 조직 구성원의 동기 유발을 위한 방안으

로 소개되고 있는 ‘위기조성(crisis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방

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안보위기 조성, ② 경제적 유인 제공, ③ 경제적 

위기 조성이라는 세 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안보위기 조성, 경제적 유인 제공, 경제적 위기 조성에 따른 방위

산업 발전 단계를 한국과 이스라엘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국가 모

두 본고에서 제시한 세 단계를 대략적으로 거쳐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후발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고 기초적 수준의 개발･생산을 추진하는 

데에는 안보위기 조성과 경제적 유인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조성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은 기존 문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보위협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를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동기부여

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후발국들이 기초적 수준의 무기개발･생산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육성 중

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적 관점을 투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경제적 

위기와 산업 내 경쟁구도로 인해, 방위산업 구성원들의 연구개발이 점차 확대되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가제도 및 방산업체･물자 지정제도가 존재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

적 수준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1호･2015년 봄(통권 제107호) 

166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경제적 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하자면, 실제로 경제적 위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틀 안에

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와 산업육성이 모두 중요한 가운

데, 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

로 육성하고, 그를 통한 안보위협 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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